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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국가 주도 배상체계 전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환영한다.​
  '실질적 회복'을 위한 추가 예산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정부가 12월 24일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은 
그간의 미봉책적 피해구제 틀을 넘어, 구제에서 배상으로의 전환, 피해자 
선택권의 도입, 사고가 아닌 ‘참사’로의 공식 규정, 국가 주도의 추모사업 추진 
등 여러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대법원이 이미 국가책임을 인정한 이후에도 지연돼 왔던 국가 주도 
배상체계 전환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은 최소한 방향 설정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다. 

​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국가의 배·보상 책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재정 
규모에 있다. 정부는 2026년부터 국가 출연을 재개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첫 
출연금으로 연 100억 원을 제시하였다. 수천 명의 피해자, 장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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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후유증, 적극적 손해와 일실이익·위자료까지 포괄하는 ‘국가 
배상체계’를 감안할 때, 연 100억 원은 배상체계의 출범을 상징하는 액수일 
뿐, 실질적 배상이라고 부르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다. 

​
15년 넘게 누적된 피해 규모와 의료·생계·정신적 손해를 고려하면, 이 정도 
재원으로는 피해자 개개인의 삶을 회복시키는 데 턱없이 모자라다. ‘요란한 
국가 배·보상’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재정 규모는 여전히 기존의 소극적 
구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단순한 환경사고가 아니라 국가의 관리 실패가 누적된 
사회적 참사이다. 그에 상응하는 국가책임은 제도 선언이나 명칭 변경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국가 배상은 실질적인 금액과 장기적 재원 설계를 
통해서만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이번 대책이 ‘전환의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배·보상 체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예산 확대와 법률 개정을 통한 
국가 책임의 구체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2025년 12월 24일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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